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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원으로부터 주거지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숙의 참여도(deliberative participation)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밝히고 지식수준과 토론의 질(quality of deliberation)이 그 영향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간의 방폐장이나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와 관련한

연구 중 상당 수는 이해관계 모델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김서

용·김선희, 2017; 김지수·윤태섭, 2016; 김주경·임은옥, 2019). 이 글

에서는 이해관계 모델의 한계를 조명하고 지식수준과 토론의 질이

숙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이해관계 모델은 복잡

한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여 반응을 명확하게 예측하거나, 다양

한 행위자의 특정 관심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데 강점이 있지만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감정, 가치관, 정보 부족과 같은 상황

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회귀분석과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로부터 주거지까지

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관적, 객관적 숙의 참여도는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위험원

으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동A시에서는 지식수준이 높을수

록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서

A시에서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토론의 질은 조절효과로서는 유의

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숙의 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결과는 학계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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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representation)의 문제와 더불어 생각해봤을 때 ‘사회적 대표

성’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두 번째 결과는 Mutz의 교차노출이론

(cross-cutting exposure theory)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이해관

계에 얽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에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모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발언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이해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숙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결과는 토론의 질

이 숙의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토론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공론화위원회, 숙의 참여, 지역 주민, 거리, 지식수준, 토론

의 질

학 번 : 2021-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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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1. 서론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 당시 산업자

원부 장관은 구두 약속으로 2016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A지역 밖으로

반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전제로 약 80%의 A지역 주민들은 중·저준

위 방폐장을 유치에 동의하였으나, 2023년 현재 사실상 방출 약속은 백

지화되었고, 임시저장 장기화로 인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반

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회가 일반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새롭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

토위원회와 그 산하의 ‘사용후핵연료 지역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간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원전

/방폐장 반경 5km를 기준으로 주민들을 구분하여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이 어떻게, 또는 왜 변화했는지에 주목해왔다(장임숙·이원일, 2008;

Sjőberg, 2001, Visschers, 2013; Ho&Chen, 2014). 이는 곧 5km를 기준

으로 달라지는 공론화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주목하고

그들의 입장과 견해가 공론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관계 모델은 여러 지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개인

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

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는 이

해관계 모델과 달리 현실에서 사람들은 종종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인

지적 편견 등의 영향을 받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동한다. 또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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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이해관계 모델과 달리 인간 행동의 중요

한 동기는 공동체의 관심, 감정, 가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또한 이해관

계 모델에서 간과되곤 하지만 역시 인간의 행동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은 합리적 이기심에 기반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 사회적 규범, 또래의 영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

한편 이해관계 모델은 숙의과정을 이해하는데에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

다. 숙의 과정에 대한 논의에는 참가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수용하고, 어

떻게 의견을 바꾸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인식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

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간 이해관계 모델은 이와 같

은 일련의 과정을 ‘이해관계’와 ‘합리성’이라는 축을 가지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숙의의 핵심은 ‘학습’과 ‘토론’이다. 숙의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

원들이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Mutz, 2006).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듣고,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

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고려하고 충돌

하는 이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Fishikin, 2009).

이는 곧 이해관계나 합리성 뿐만이 아니라, ‘토론의 질’이나 ‘지식 수준’

과 같은 변수들 또한 숙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영향의 방향과 강도 등에 대한

충분한 경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Delli

Carpini와 Keeter(1996)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정치적 행위자가 가진

정치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행위가 활발해진다는 것이 정치학

계의 통상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Mutz(2006)는 그녀의 저서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에서 정치

적 견해에 대한 교차 노출(cross-cutting exposure)은 자신의 정치적 태

도와 신념에 대한 양가감정 또는 불확실성 상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통념에 도전했다.

지금까지 숙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접근과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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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한편으로는 이해관

계 모델 위주의 연구 경향 하에서 숙의 과정의 참여자들을 동질적으로

가정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때 동질적이라 함은 단순히 참여자들의

성, 연령, 출신 지역, 소득 등의 배경변수가 동질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곧 참여자들이 시민참여단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에 돌입했을 때 ‘학습’하고 ‘고민’하는 참여의 과정, 즉 숙의의 과정

이 동질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이다. 즉 숙의 과정의 참

여자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만 가정했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숙의 과정은 사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 참여도, 태

도, 영향을 받는 유형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역동의 과정이 나타나는

여정이다. 따라서 숙의민주주의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과정

을 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지식수준과 토

론의 질이 거리에 따른 숙의 참여도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 1 절 숙의민주주의와 숙의 참여

1. 숙의민주주의와 숙의 참여

오늘날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의제 민주

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그들을 대

표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대

표자들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권을 가진 시

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가적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의

제 민주주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 효율적으로 이슈에 대

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리더십을 선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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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대표성의 위기

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공고히 자리

잡았고, 대안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대표적인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 중 하나가 바로 숙의 민주주의 모델이

다. 여러 학자들은 숙의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공정하고 포괄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모델이

라고 주장한다(Dryzek, 2000; Chambers, 2003; Elster, 1998; Held; 2006).

대표적으로 Held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단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숙의 민주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더 깊고

폭넓은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Held, 2006). 예컨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일반 시민들보다 대표자들

이 더 많은 권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표자들이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

정을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시민들의 실제 의결과 이해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Held, 2006; Barber, 1984; Dahl, 1956).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숙의민주주의에서 해결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

정에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숙의하여 의견을 형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비대칭적인 정보와 권력을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는 여러 방법들이 고안된

바 있다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을 비

롯해 시민 배심원(citizen’s jury), 플래닝 셀(planning cell), 합의 회의

(consensus conference) 등의 모델은 모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시민참여

와 의사결정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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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내용
시민 배심원
(citizen’s jury)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증인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숙의를 진행
플래닝 셀

(planning cell)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
합의 회의
(consensus
conference)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고, 이후 정책 이슈에

관한 합의된 결론을 도출

시나리오
워크숍
(scenario
workshop)

시나리오와 워크숍이 혼합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이용. 참여자들이 토론을

통해 공동의 비전과 행동계획을 설정

표 1 숙의기반 공공자문 기법 (출처 : 심준섭 외, 2018)

2. 공론화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의 의미

공론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

을 제시하며,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결정과

정에 대한 투명성, 평등한 참여의 기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심사가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보통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정부 및 정책 결정자다.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주요 기관이다. 공론화 과

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이 만든 정책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칠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Crosby &

Nethercut, 2008). 둘째, 시민과 지역주민이다. 이들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근거하며, 이들의 의견과 경험은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

움이 된다(Dahl, 1971). 셋째, 전문가 및 학자 집단이다. 이들은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

다. 이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론화 과정에서 더 균형잡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Fischer, 2000). 넷째, 민간단체와 비영리

단체다. 이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중요한 입장을 제시하고, 사회적, 환경

적 목표를 위해 행동하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Haber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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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와 산업의 참여는 경제적 가치와 사업 모델

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Habermas, 1984).

이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다. 지역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이유에서 의미

가 있다. 우선, 그들의 참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이다

(Dahl, 1971).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정을 내릴 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

로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는 선택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그리고 투표의 자유와

같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공론화 과정 참여는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

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적 공정성

이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권리와 기회가 보

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경제적 기회, 교육, 보건, 의료 등 사회

적 지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이에 포함된다. 공론화 과정에 다양한 이

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들의 관심사가 공정하게 반

영될 수 있음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Walzer, 1983).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의견이나 관

심사가 무시되거나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

는 지역에 대한 독특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더 실현가능하고 효과적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Scott, 1998). 다양한 의견과 정보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이 그

과정과 결과에 더 연대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되어, 결정이 실현될 가능

성을 높이며 공동체의 연대감이 강화된다는 점이다(Putnam, 2000). 공론

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깊게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가는 사회적 연대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서로의 신뢰감을 증진 시키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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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는 이슈인데, 특히 이해관계자

대변(representation)의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지점이다. 예컨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이영희(2018), 심준섭(2018), 이광일

(2017), 조희정(2018), 채종헌(2017) 등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

사자성이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했어야 했음에도 공론위가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기계적 중립성을 고수했던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역 주민과 같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잘 대변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표성 확보가 충

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선행연

구(Young, 2002; Mouffe, 1999)들도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대표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그간의 논의에서 숙의민주주의 참여자들을 동질적으로 설정해온

것 또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때 동질적이라 함은 단순히

참여자들의 성, 연령, 출신 지역, 소득 등의 배경변수가 동질적이라는 의

미가 아니다.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참여자들이 숙의 과정에 참여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숙의민주주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온

지점이다(Fishikin & Luskin, 2005; Young, 2000).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참여자들이 참여하면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고, 새로

운 이슈가 도출되거나 기존의 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제

시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숙의하게 하므로 공정성과 민주

주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숙의 과정’에서 참여 경험의 이질

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참여자

들이 시민참여단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에 돌입했

을 때 ‘학습’하고 ‘고민’하는 참여의 과정, 즉 숙의의 과정이 동질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에 참여하여 숙

의의 과정에 동참하는 여정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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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식, 태도, 영향을 받는 유형 등이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는 과정이

다. 따라서 그 안의 역동을 보기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의 시작과 끝뿐

만 아니라 그 사이의 과정을 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숙의과정에의 참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

다. 첫째, 공론화를 주도한 기관 측에서 숙의 과정을 적절히 이끌었는지

평가하고 추후 행동을 조정 및 개선할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둘째,

공론화 참여자들이 자신의 참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한편, 숙의가 어떠한 상황에서 보다 활발히 또는 원활히 이

루어지는지 연구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숙의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어떠한 요인이 작동에 더 효과적이거나 덜 효과적인지, 결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숙의의

품질과 결과를 개선시키거나 숙의의 이점과 영향, 포용력 등에 대해 확

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론조사 숙의 과정에의 참여도에 대한 평가는 주로

주관적 참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영희, 2018; 윤순진, 2018; 이

주영, 2018; 김지혜; 2019). 예컨대 이영희(2018)의 연구에서는 ‘나는 분임

토의에서 열심히 내 의견을 전달했다’, ‘나는 분임토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었다’,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졌다’,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됐다’, ‘내가 속한 분임에서

는 상호존중하는 태도로 존중했다’ 등 5개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

한 응답값(6.16점, 7점 척도)을 기준으로 참여도를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주관적 참여도의 장점은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과 느낌에 대

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관적 참여도는 단어 그대로 ‘주

관적’이라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참여도에 더해

객관적 참여도1)를 살피기로 하였다. 주관적 참여도가 측정할 수 없는 객

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예컨대 Karpowitz & Mendelberg

(2014)의 연구에서는 참여도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들이 어떻게 성별

1) 객관적 참여도는 전체 분임 토의 내부의 발언량(발언을 타이핑 했을

때의 글자 수) 대비 각자의 발언량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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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참여 차이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객관

적 참여도가 참가자들의 행동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객관적 참여도는 일반적으로 발언 횟수, 참여 시간, 또는 참여자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측정하여 평가된다.

제2절. 방폐장을 둘러싼 역사

1. 방폐장 입지 선정과 보상의 역사 : 이해관계 모델을 중심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정치학의 ‘이해관계 모델’이다.

1994년 1월 5일 정부는 사전 주민협의절차 및 시설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원자력백서, 2006). 이로써 방폐장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해당 법률은

원래 주민 수가 적어 설득이 쉬운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개

발을 유인으로 방폐장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것이었다(한

겨레, 1994). 그러나 이와 같은 본래의 계획이 실패하여, 정부는 보상금

을 늘리고 입지 선정 방식을 자유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은 지속해서 성사되지

못했다2).

이후 정부는 2005년 3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한다. 이 법은 유치지역 개발에 대

한 여러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3). 예컨대 이 법의 8조(유치지역 특별지원

2) 이 과정에서 지원금은 380만kW급 원전 지원금에 상응하는 3000억원으로, 공

공시설 확충과 소득증대 및 장학사업, 주민복지나 기업유치를 위한 융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방폐시설로부터 반경 5km안에 속하는 읍 ·면·동 등을 지원대상

으로 했다(원자력 발전백서, 2006)
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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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지원) 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

원금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제14조(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에 따라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

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발전소4)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한다.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

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5). 이 법에서 중요한 조항은 제15조(사업의 우선시

행) 제2항인데, 이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

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9조제2항6)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②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의 주변지역 ③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

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

역>

이해관계 모델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된 동기는 그들이

가진 특정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

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사안의 결

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발전

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유추적용되고 있다.
5)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516&lsiSeq=245305#0000
6)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

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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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osenstone&

John, 2003; Verba & Kay, 1995). 예컨대 김서용·김선희(2017)이나 김지

수·윤태섭(2016), 김주경·임은옥(2019) 등은 지각된 편익, 경제적 편익 등

을 변수로 사용하여 편익과 원전 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핀 바 있다.

이해관계 모델을 이 사안에 적용시켜보면 우선 A시 시민 전체가 방폐

장 유치 여부에 따라 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

자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특히 근거리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우선사

업이나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거리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해관계 모델은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치적 행동을 지

나치게 단순화한다. 이해관계 모델은 모든 정치적 행위자가 완벽하게 이

성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

대화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할 수도 없다는 것이 학계

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최적화가 아닌 “충분히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 모델은 정치적 행동에서 비합리적 동기의 역할을 간과하

는 경향이 있다. 정치 행위자는 감정적, 이념적 또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겉으로 드러난 자기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Green과 Shapiro(1994)는 합리성에 대한 가정은 종종 잘못된

것이며, 정치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경험적 사례는 많다고 주장한

다.

2.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의 출발

한국사회에서 실시된 가장 대표적인 공론조사는 2017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일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James S. Fishikin이 고안한 공론조사 기법을 수정, 보완한 시민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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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조사다. 공론화 기법은 공론화 대상인 갈등 의제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먼저 갈등 의제의 특성을 이해해 보자면, 첫

째로 가장 큰 특징은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로섬(zero-sum)적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

보다 더 첨예한 대립 구도를 낳는다. 두 번째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정률의 약 30%가 진행되어 상당한 기회비용이 수반되는 이슈였다. 셋

째로, 신고리 5·6호기는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이슈이

기도 했다. 진보, 보수의 이념적 선호가 공론화 의제에 반영되기도 한 것

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작용하면서, 기존의 공론화 기법으로는 신고리 5·6호

기 건설 중단 여부 의제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공론화 진행이 어려

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한국형 공론화 기법인 ‘시민참여형 조사’의 개발

이 시도되었다. 이 기법은 추후 여러 공론화 위원회의 기본 모델이 되었

으며, 이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또한 기본적으로는 이

모델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시민참여형 조사 모형(신고리공론화위원회, 2018)

다만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한국 최초의 공론화위원회는 아니

다. 2004년 12월 제253차 당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였던 지속가능발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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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부안 사태 이후로 현안으로 떠올랐던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바 있다(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7).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간에 첨예한 갈등

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데 있

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 국가정책방향, 국내 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

하여 중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용후핵연

료 관리 방침을 추진하고자 했다(재검토 준비단, 2018). 공론화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 대책 수립을 목표

로 구성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하였다.

2008년 초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

서는 공론화를 “특정한 공공 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

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

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절차”로 정의하고 있다(사용후핵연

료관리공론화TF, 2008).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는 기존의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의의 핵심

은 기존에 거의 인정되지 않았던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라는 이름

이 무색하게 1)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이 부

족했고, 2) 숙의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논의 프로그램보다 토론회, 간담회

등 일회성 의견수렴활동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재검토준비단,

2018). 특히 일반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으며, 그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지역 공론

화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방폐장 설립을 앞둔 A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요약하자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공론화위원회가 존재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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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합의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 주요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새롭게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지역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했다.

제 3 절 위험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숙의참여에 미치는

영향 : 지식수준과 토론의 질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1..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숙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A시 방폐장 부지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시민 모

집 시 기준이 되었던 각 행정구역, 즉 (가)면, (나)면, (다)읍 그리고 시내

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폐장 부지부터 가장

가까운 (가)면까지의 거리는 5km 정도이다. 여기서 5km는 중요한 의미

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5km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에 대한 보상 및

혜택이 주어질 때 ‘근거리’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더 큰 위험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간주되고, 이들에게 대

개 더 큰 보상과 혜택이 주어진다. (가)면 다음으로 가까운 지역인 (나)

면의 경우 방폐장으로부터 10km정도, (다)읍의 경우 15km정도 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가)면, (나)면, (다)읍 이들 세 지역을 묶어 ‘동A’ 지역이라

고 칭한다. 이는 X산맥을 경계로 하여 동A 지역과 서A로 불리는 서A

지역이 구분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 경계는 방폐장에 대한 인

식의 차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일찍이 장임숙과 이원일(2008)의 연구

에서는 X산맥을 경계로 방폐장 인근 지역과 A 도심 간 심각한 갈등이

불거진 적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A 방폐장이

입주할 지역, 특히 동A((가)면, (나)면, (다)읍)는 원전이 들어서 있고 추

가로 원전이 건설 될 예정이어서 반원전 정서와 환경적인 피해의식이 큰

반면, 이미 원전이 가동중인 지역인 만큼 비교적 위험에 익숙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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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임숙·이원일, 2008). 또한, 시내와 거리상 떨어져 있고 A시 전체 인구

의 1.6%밖에 차지하지 않아 공동체의식이나 연대감은 옅은 편이다. 특히

원전이 들어서고서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부에 대

한 불신과 상대적 소외감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방폐장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장임숙·이원일, 2008).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는 지리적 특성이 방폐장에 대한 인식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장임숙과 이원일의 연구

(2008)의 연구는 본격적으로 숙의적 참여에 지리적 맥락이 미치는 영향

을 탐구했다기 보다는, 갈등 상황과 그 배경을 진술한 것에 가깝다는 한

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시 방폐장을 둘러싼 지리적 맥락이

숙의적 참여에 미친 영향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2. 지식수준, 토론의 질과 숙의 참여도

숙의의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은 학습과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은

참여자들이 숙의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가지도록 돕고, 토

론은 다양한 관점을 나누고 이해하면서 공동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숙의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양측의 논거나 상세한

정보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더 신중하고 균형잡힌 의

견을 형성하게 된다(Fishikin and Luskin, 2005; Fishikin et al, 2000). 이

러한 과정은 제시되는 정보와 논쟁의 양과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과 이익에 더욱 부합하게되는 의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Habermas, 1996).

여기에서는 단지 ‘정보’에 그치지 않고, ‘논쟁’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되는, ‘토론’의 가치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론

조사는 참가자에게 자신과 다른 배경과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토론의 기

회를 제공한다. 특히, 공론조사는 면대면 대화의 형식을 취하며, 중재자

가 토론을 이끌어가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참

가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꺼이 듣는 태도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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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1) 지식수준과 숙의 참여도

지식수준이 숙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여러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예컨대 Delli Carpini와 Keeter의 연구(1996)는 미

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

에서는 지식수준이 미국의 다양한 사회 집단들 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치 지식을 가지

고 있지만 그 깊이와 범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뿐

만 아니라,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더 많이 투표하고 더 활발히

정치활동에 참여하며 정치에 대한 의견을 더 자주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지식수준이 증가했을 때 사람들

의 의견표출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노출이 정치적 태도

와 신념에 대한 양가 감정 또는 불확실성 상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다(Mutz, 2006). 앞서 설명했듯 정치 지식이 증가하고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노출되면 정치 참여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Mutz는 교차노출이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게 함

으로써 정치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사실이지만 정치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양면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사람들은

반대되는 정치적 관점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약해

지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이슈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정치

적 효능감이 감소하여 자신의 노력이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

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정치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

2) 토론의 질과 숙의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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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질에 대한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는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관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Gutmann &

Thompson, 2004; Habermas, 1984; Steiner & Steenbergen, 2004). 또한

토론의 질은 그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근거에 기반하며, 개방적이고

참여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학자들마다 토론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다르게 설정하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Gutmann과 Thompson(2004)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존중

(respect)

·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들을 수 있

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참여자들은 서로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차별적

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는 피해야 한다.

균등한 참여

(equal

participation)

· 숙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발언 시간, 참여 기회,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하는 기회 등에서의 균등성을 포함한다.

상호이해

(mutual

understanding)

· 참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입장

과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 한다.

정보 공유

(information

sharing)

· 참여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 의견

을 통합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표 2 Gutmann & Thompson, 토론의 질 평가 기준

이때, 토론의 질이 높아지면 숙의 참여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토론의 질이 높아질수록,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열려있게 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을

감안하며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Stein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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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가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낼 수 있

다.

가설 1.

1-1.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록 주관적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1-2.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일수록 객관적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2-1.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에 가까우면 참여도가 높은데, 지식

수준이 높으면 그 효과가 강화될 것이다.

2-2.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가까우면 참여도가 높은데, 토론의

질이 높으면 그 효과가 강화될 것이다.

제2절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월성원전 지

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사용

후핵연료 관리정책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는

월성원전 관리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

로, 총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2021).

해당 조사는 모집단 구성 및 시민참여단 선정(2020.05~2020.06.26.), 1차

조사, 3주간의 숙의 학습(06.27~07.17), 2차 조사, 이틀간의 종합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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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07.19), 3차 조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시민참

여형

조사

모집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오리엔테이션 숙의학습 종합토론회

20.5.01-5.11

20.5.29-6.04

20.6.22-6.2

6
20.6.37 20.6.27-7.17 20.7.18-7.19

표 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원성원전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진행 순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

사」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단일의제

에 대한 지역단위의 의견수렴임을 고려하여, 시민참여단 150명 선정을

위해 3,000명 모집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고, A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20.3.31, 주민등록 기준, 행정안전부)을 23개 읍·면·동에

대한 비율을 기초로 지역·성별·연령 층화(276개 층)한 후 3,000명을 비례

할당한 뒤 면접원에 의한 대면조사를 통해 모집했다. 무작위추출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였으며 참여의향을 밝힌 이들을 대상

으로 고유 ID를 부여해 다시 지역·성별·연령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고,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165명을 선정하였다. 표본

배분 방식에 따라 선정된 165명 중 145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모두 종합토론회까지 참석하였다.

1차 조사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에 실시한 145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배경, 원자력 발전 관련 지식, 사용후핵연료 저장 관련 이해 수준, 임시

저장시설 추가건설 입장, 정보원별 신뢰도 등을 질문하였으며, 2차 조사

의 경우 1차 종합토론회 시작 전 145명을 대상으로 숙의 자료집, 이러닝

등의 숙의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관련 지식, 사용후핵연료

저장 관련 이해 수준 등을 질문하였다. 3차 조사의 경우 최종 결과의 확

인과 시민참여형 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위해 145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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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구성

1. 종속 변수 : 숙의 참여도

종속 변수는 주관적 참여도와 객관적 참여도이다.

주관적 참여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

여형 조사」에서 시민들의 분임토의 참여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한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분

임토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하위 항목으로

‘나는 분임토의에서 열심히 내 의견을 전달했다’와 ‘나는 분임토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었다’ 항목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참여도는 기술통계를 내었을 때 평균 5.94, 표

준편차 1, 최솟값 3, 최댓값 7이 도출되었다.

객관적 참여도는「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

여형 조사」의 1차, 2차 종합토론회 분임토의에서 각 참여자가 발언한

비중을 사용하였다. 전체 텍스트 길이 대비 각 발언자가 발언한 텍스트

길이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2. 독립변수

1)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

독립변수로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사

용되었다. 가장 가까운 (가)면 거주자는 (1), (나)면 거주자는 (2), (다)면

거주자는 (3), 그 외 시내 지역 거주나는 (4)로 코딩하였다. 먼저 방폐장

부지부터 가장 가까운 (가)면까지의 거리는 5km 정도이다. 여기서 5km

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5km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에

대한 보상 및 혜택이 주어질 때 ‘근거리’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더 큰 위험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간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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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개 더 큰 보상과 혜택이 주어진다. (가)면 다음으로 가까운 지역인

(나)면의 경우 방폐장으로부터 10km정도, (다)읍의 경우 15km정도, 시내

는 그 이상 떨어져 있다. 이를 범주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3. 조절변수

1) 지식수준

조절변수로는 지식수준을 사용하였다. 지식수준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에서 시민들의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8문항에 대한 정답 수를 사용하였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전기를 생산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숫자의 개수, 원자력 발전소

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등이 질문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

사」의 질문 문항과 원자력 관련 지식을 묻기 위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

다.

구분 문항 내용 문항 수 문항 배치

기초 자료

지역 1개

성별 1개
모집단

선정

연령 1개

한국수력원자력(주) 근무 여부 1개

A 원자력발전소 관련 이해 수준 1개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입장(7점 척도) 1개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 1개

숙의학습
원자력 발전 관련 배경지식 4개 1차 ~3차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관련 이해 4개 1차~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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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수준

의제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입장(3점 척도) 1개 1차~3차

정보원별

신뢰 및

정보제공의

충분성

정보원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관련

정보 신뢰도
6개 1차~3차

원자력발전소 운영 관련 정보제공의

충분성
1개 1차~3차

시민참여형

조사

과정에

대한 평가

정보별 도움 정도 1개 1차, 3차

분임토의 평가 1개 1차, 3차

시민참여형 조사 과정 만족도 1개 1차, 3차

인구·사회

적 배경

지역 1개 1차~3차

성별 1개 1차~3차

연령 1개 1차~3차

정치적 입장 1개 1차, 3차

직업 1개 1차, 3차

최종학력 1개 1차. 3차

월 평균 가구 소득 1개 1차, 3차

표 4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질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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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경설명/설문내용

배경설명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쪽에서는

원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추가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원전을 조기폐쇄하거나 이용률을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단순

히 포화시점만 고려하여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일의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 귀하께

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표 5 단일의제 문항 구성

구분 문항내용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

정보원

귀하의 생각을 정하는데 다음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

습니까?

- 자료집

- 전문가 발표

- 전문가 질의응답

- 분임토의

분임토의에

대한 평가

- 나는 분임토의에서 열심히 내 의견을 전달했다

- 나는 분임토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었다

-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졌다

시민참여형조사

과정에 대한

만족도

선생님께서는 이번 공론화(지역의견수렴) 과정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표 6 시민참여형조사 과정 평가에 대한 문항 구성

2) 토론의 질



- 24 -

또 다른 조절변수로는 토론의 질을 사용하였다. 토론의 질에 대한 정의

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말했듯 일반적으로는 숙의 과정

이 얼마나 평등하고 공정하며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

루어지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결과

를 낳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항을 토론의 질

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첫 번째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3차 설문의 ‘귀하의 생각을 정하는데 다음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문항이다. 해당 질문은 분임토의가 참여자들이 의견을 정하

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해당 질문

의 12-4 ‘분임토의’ 항목에 대한 응답값인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중간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를 역코딩하였다. 두 번째로 ‘귀하

께서 참여하신 분임토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13-4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졌다’ 항목에 대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중간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값을 역코딩하였다. 해당 질문은

참여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었는지, 논의

가 효과적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후 두 문

항에 대한 역코딩 값을 평균내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4. 통제변수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환경의식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더 반대하

는 경향이 있으며(Mazur 1981), 토양과 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더 우

려하는 경향이 있다(Kohut and Shriver, 1989). 한편 일부 연구는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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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원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Dohrenwend et al, 1981). 그러나 Nealey(1983)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가 가장 젊은 연령층과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 더 높았

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의 설문조사에서는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원자력 관련 사안에 대해 남성보다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Levine, 1982; Kohut and Shriver, 1989; Portney, 1991).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소득,

성별을 설정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1절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지역
동A

(다)읍 31 21.4

(나)면 29 2.0

(가)면 39 26.9
동A 소계 99 68.3
A시내 46 31.7

성별
남자 77 46.9
여자 68 53.1

연령

19-29세 14 9.7
30-39세 19 13.1
40-49세 24 16.6
50-59세 27 18.6
60대 이상 61 42.1

교육수준

초등학교 12 8.3

중학교 17 11.7

고등학교 49 33.8
전문대학교 3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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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에 참여한 지역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전체 145명 중 임시저장시설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A 지역 거주민 99명, 상대적으로 먼 A시내 거주민 4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동A 거주민 중에서는 임시저장시설과 가장 가까운 (가)면

거주민이 39명, 그다음으로 가까운 (나)면 거주민이 29명, 그 다음으로

가까운 (다)읍 거주민이 31명이다. 남자는 77명, 여자는 68명이며, 19-29

세는 14명, 30-39세는 19명, 40-49세는 24명, 50-59세는 27명, 60대 이상

은 61명으로 60대 이상이 42.1%를 차지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12명, 중학교 졸업이

17명, 고등학교 졸업이 49명, 전문대졸업이 34명, 4년제 졸업이 27명, 석

사 졸업이 5명, 박사 졸업이 1명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월 100만원 이하

가 32명, 100~300만원이 49명, 300~500만원이 48명, 500~700만원이 13명,

700~900만원이 1명 900만원 이상이 2명으로 응답하였다.

제2절 주요변수 기술통계　　　　　　　　　　　　　　　　　
단위 : 명

대학교(4년제) 27 18.6
대학원(석사과정) 5 3.5

대학원(박사과정) 1 0.7

소득(월평균

가구소득)

월 100만원 이하 32 22.1
월 100~300만원 49 33.8
월 300~500만원 48 33.1
월 500~700만원 13 9.0
월 700~900만원 1 0.7
월 900만원 이상 2 1.4

전체 145 100.0

표 7 지역주민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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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객관적 참여도 145 8.20 5.23 0.26 23.30

주관적 참여도 145 5.94 1.00 3 7

학습수준 145 2.16 1.79 -4 6

주요 변수 기술통계

단위 : 명, %

거주지역 빈도 퍼센트
(가)면 39 26.9
(나)면 29 20.0
(다)읍 31 21.4
A시내 46 31.7
총계 145 100.0

표 9 거주지역 기술통계

단위 : 명, %

지역 참여하겠다는 응답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률
χ²

(가)면
63.3 36.7

90.4624***

486 282

(나)면
42.6 57.４

228 307

(다)읍
43.２ 56.8

301 396

A시내
57.4 42.6

574 426

전체 1,589 1,411

표 10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A시내의 참여 응답률

가설을 검증하기 앞서 시민참여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지역별

로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지역주민들이 거리에 따

라 숙의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살펴보기 앞서 거주지역에

따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함이

었따. 시민참여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은 (가)면에서 63.28%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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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다음으로 A시내에서 57.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나)면과 (다)

읍에서는 각각 42.62%와 43.1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선 (가)면이 압도적으로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

었던 지리적 맥락과 이해관계모델 두 가지로 모두 설명 가능하다. 동A

시는 환경적인 피해의식이 큰 반면 이미 원전이 가동중인 지역이라 비교

적 위험에 익숙한 편이었다(장임숙·이원일, 2008). 뿐만 아니라, 시내와

거리상 떨어져 있고 A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6%로 매우

낮아 공동체의식이나 연대감이 희박하며, 원전이 들어서고서도 한수원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 소외감이 매우 크고

따라서 방폐장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장임숙·이원

일, 2008). 이는 곧 동A시가 서A시에 비해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방폐장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것을 보여준

다. 특히 (가)면은 방폐장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피해와 보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지역이다. 때문에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이슈에 참

여하여 목소리를 내고자 함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으로 보인다7).

제3절 위험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숙의참여에 미치는 영

향: 지식수준과 토론의 질에 따른 차이

1.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객관적 숙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 지식수

준과 토론의 질에 따른 차이

아래의 <표11>은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객관적 숙의참여도에 미치는

7) 같은 동A시에 속하는 (나)군과 (다)군의 경우에 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

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A시 환경운동 연합의 P씨는 공론화 위원회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던 동A시의 상황과, A시 차원에서 공론화 위원회 참여를 독려했던 서A시

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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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살펴보는 표이고, 그중에서도 모형1 분석 결과를 보자면, 위험원

으로부터 거주지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객관적 숙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

향은 시내에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는 시내에서 거리가

멀수록 토론 참여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관

계 모델을 통해 해석해볼 수 있다. 산맥을 기준으로 동A 지역과 서A 지

역은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

듯이, 동A지역((가)면, (나)면, (다)읍)은 원전이 이미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이 추가건설될 예정이므로 반원전 정서와 환경적인 피해의식

이 큰 반면, 이미 원전이 가동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에도

익숙한 편이다. 이처럼 동A 지역은 방폐장에 대한 피해와 위험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반면 서A 지역은 방폐장이 이

슈가 되기 전까지는 방폐장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

람들도 많았을 정도로 인식의 차이가 컸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면과 (나)면, (다)읍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시내가 0.05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설명된다. 위치상 (가)면과 (나)

면은 거리가 5km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다)읍 역시 (가)면에서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반면, 시내까지는 산맥이 경계가 있고 훨씬 먼

거리에 위치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

한 특별법」이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지

역 주민들일수록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피해와 보상을 받게 될 가능

성이 크다. 위험원으로부터 거주지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보다 깊히 얽혀있는 것이다. 이들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해 토론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고(Downs, 1957), 그들

이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토론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도 있을 것이다(Petty& Cacioppo, 1986).

이상의 지점은 공론화의 참여 주체를 결정할 때,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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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는 이슈인데, 특히 이해관

계자 대변(representation)의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지점이다. 예

컨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이영희(2018), 심준섭(2018), 이광

일(2017), 조희정(2018), 채종헌(2017) 등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성이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했어야 했음에도 공론위

가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기계적 중립성을 고수했던 것은 부적절했

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역 주민과 같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

문에 통계적으로 잘 대변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표성 확보

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선행연구(Young, 2002; Mouffe, 1999)들도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

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대표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모형2 분석 결과, 위험원으로부터 거주지까지의 물리적 거리

가 객관적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면, (나)면, (다)읍에서 동일한 방

향으로 나타났고, 시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숙의과정에 있어 학습 자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모형2

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같은 거리 산다고 하더라도,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객관적인 참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확률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숙의과정은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이상의 과정

이다. 참여자들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학습의 과정이 숙의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학습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다. 정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개인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Dryzek, 2008). 또한 학습은 참여자들이 다른 참여자들의 견해를 이해하

고, 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재평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

움이 된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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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Mansbridge, 2012).

이처럼 학습을 통해 참여도가 향상된다면 부가적인 효과 또한 나타난

다. 높은 참여도는 더 광범위한 의견과 정보가 토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는 숙의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이 더욱 포괄적이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보다 민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한다(Gastil & Lavine, 2005). 또한, 높은 참여도는 사회적 통합을 촉

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높인다. 사람들이 자신이

들어가고, 그들이 가치있는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

다(Mutz, 2008).

(가)면, (나)면, (다)읍에 거주하는 시민들으 원전 관련 지식수준이 높을

수록 객관적 참여도가 높은 반면,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객관적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현상은 Mutz의 이론으로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Mutz의 주

장은 정치 지식이 증가한다고 해서 참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지식의 유형과 지식이 습득되는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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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거리

(기준=(가)면)

(나)면
-1.83
(1.25)

0.57

(5.10)

14.01

(8.82)

14.98

(9.76)

(다)읍
-2.90*
(1.30)

-0.14

(4.14)

2.03

(7.12)

9.52

(7.97)

시내
-2.80*
(1.10)

6.32

(4.35)

3.9

(7.74)

12.26

(8.69)

지식수준
0.46
(0.28)

1.23

(0.69)

1.19

(0.68)

토론의 질
-0.78*

(0.44)

0.33

(0.92)

0.39

(0.90)
상호작용항

(거리*지식수준)

(기준=(가)면)

(나)면
-0.45

(0.96)

-0.98

(0.95)

(다)읍
-0.41

(0.81)

0.05

(0.83)

시내
-0.80*

(0.82)

-1.76*

(0.81)
상호작용항

(거리*토론의 질)

(기준=(가)면)

(나)면
-2.63

(1.45)

-2.47

(1.41)

(다)읍
-0.90

(1.17)

-1.98

(1.21)

시내
-0.01

(0.27)

-1.03

(1.24)

표 11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객관적 숙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 지식

수준과 토론의 질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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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성별

(기준=여성)

1.02

(0.84)

0.87

(0.85)

1.14

(0.86)

0.72

(0.86)
연령

(기준=20대)

30대
2.85

(1.77)

2.69

(1.77)

3.79

(1.84)

3.14

(1.83)

40대
4.86

(1.69)

4.64

(1.67)

4.62

(1.73)

4.71

(1.68)

50대
4.08

(1.67)

3.57

(1.67)

4.62

(1.73)

3.79

(1.71)

560대 이상
3.43

(1.57)

3.15

(1.56)

3.67

(1.61)

3.58

(1.58)
정치 성향

(기준=진보)

중도
-03.98

(1.01)

-0.66

(0.99)

-1.17

(1.02)

*1.10

(0.99)

보수
0.51

(1.32)

0.71

(1.30)

1.15

(1.33)

0.60

(1.32)

소득
0.29

(0.48)

0.13

(0.47)

0.46

(0.48)

0.25

(0.47)

객관적 참여도에 대한 통제변수 분석 결과 (표13의 연장)

그림 2 객관적 참여도 예측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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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주관적 숙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 지식수

준과 토론의 질에 따른 차이

아래 <표13>는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주관적 숙의참여도에 미치는 영

향을 보기 위한 표였다. 그 중에서도 모형1 분석 결과, 거리가 객관적 숙

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읍과 시내에서만 0.05 수준에서 유의미

하게 나왔다

. 이는 객관적 참여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면을 준거로 했을 때, (다)

읍과 시내에서만 거리가 멀수록 토론 참여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일 것이

다.

한편 표<13>에서 주목할 변수는 ‘토론의 질’이다. ‘토론의 질’ 변수의

경우 조절효과가 일관되게 유의미하게 있다고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여

러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주관적 참여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매우 유의미

한 수준(0.000 또는 0.001수준)에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

들이 어떻게 의견을 표현하고 수용하는지, 토론이 얼마나 공정하고 포괄

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토론의 질이 높아지면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

해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함으로써 더 큰 학습의 기

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과정은 참여자들이 실

질적인 참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서 말했던 학습의 효과

를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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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거리

(기준=(가)면)

(나)면
-0.21
(0.15)

-1.15

(0.78)

-0.22

(1.08)

-0.72

(0.23)

(다)읍
-0.44**
(0.16)

-0.82

(0.63)

0.62

(0.87)

0.99

(1.00)

시내
-0.29*
(0.13)

-0.04

(0.67)

-0.67

(0.95)

-0.24

(1.09)

지식수준
0.00
(0.03)

0.02

(0.10)

0.06

(0.08)

토론의 질
0.46***

(0.05)

0.50

(0.11)

0.51***

(0.11)
상호작용항

(거리*지식수준)

(기준=(가)면)

(나)면
0.17

(0.14)

0.11

(0.12)

(다)읍
0.06

(0.12)

-0.06

(0.10)

시내
-0.05

(0.12)

-0.11

(0.10)
상호작용항

(거리*토론의 질)

(기준=(가)면)

(나)면
0.00

(0.17)

-0.01

(0.17)

(다)읍
-0.8

(0.14)

-0.18

(0.15)

시내
0.06

(0.15)

0.05

(0.15)

표 13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주관적 숙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 지식

수준과 토론의 질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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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성별

(기준=여성)

0.15

(0.10)

-0.00

(0.07)

-0.01

(0.10)

-0.00

(0.10)
연령

(기준=20대)

30대
-0.07

(0.22)

0.09

(0.27)

-0.13

(0.22)

-0.11

(0.23)

40대
-0.32

(0.21)

-0.10

(0.25)

-0.33

(0.21)

-0.31

(0.21)

50대
-0.21

(0.20)

-0.03

(0.25)

-0.23

(0.21)

-0.24

(0.21)

60대 이상
-0.25

(0.19)

-0.08

(0.24)

-0.28

(0.19)

-0.26

(0.19)
정치 성향

(기준=진보)

중도
-0.16

(0.12)

-0.32

(0.15)

-0.15

(0.12)

-0.14

(0.12)

보수
-0.04

(0.16)

-0.23

(0.20)

0.00

(0.16)

0.00

(0.16)

소득
-0.01

(0.06)

0.02

(0.07)

-0.00

(0.05)

-0.01

(0.05)

표 14 주관적 참여도에 대한 통제변수 분석 결과(표15의 연장)

그림 3 주관적 참여도 예측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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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지금까지 위험원으로부터 거주지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숙의참여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식수준과 토론의 질이 어떻

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

리정책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숙

의 참여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객관적 참여도와 주관적 참여도 모

두에서 (나)면과 (다)읍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리가 멀

어질수록 참여도가 낮아진다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곧 방폐장 인근 주민들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의 결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당사자로서, 사회적 대표성의 확

보를 위해서도 이들 지역주민의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로,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객관적 숙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이 지식 수준에 따라 나타내는 차이는 (나)면, (다)읍에서 (가)면과 동일

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시내에서 (가)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숙의 과정에 있어

학습 자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함의를 갖는다.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숙의과정에서 진행되는 학습

이 참여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의 높은

참여도는 더 광범위한 의견과 정보가 토론에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고,

더욱 포괄적이고 대표성 있는 결론, 더욱 민주적인 결과를 담보하게 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장점이 갖는 의의는 상당한 것이다.

셋째로, 토론의 질은 그 자체로 주관적 참여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론의 질에 따라, 즉 사람들이 어떻게 의

견을 표현하고 수용하는지, 토론이 얼마나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

지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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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리적 거리와 숙의 참

여도간의 연결성을 보임으로써, 위험원 주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식수준이 숙의 참여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셋째, 토론의 질이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냄으로써, 참여

자의 참여 경험을 개선하고 토론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

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먼저, 사용한 거리

데이터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A시 시내까지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A시내보다 먼 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연구 결과

가 동일하게 나타날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토론의 질 이 숙의 참여도에 선행하는 변수일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오히려 역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을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 셋째, A시내에 대해서만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낮게 나

오는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확장된 데이터의 사용 등

을 통해, 이러한 예외적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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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Proximity to

Hazard Sources on Deliberative

Participation in Local Public

Consultations on Spent Nuclear

Fuel

Park S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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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is to explor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eographical proximity of residential

location to a risk source and the consequent impact on

deliberative participation. Additionally, it seeks to elucidate how

this effect varies with differing levels of knowledge and the

overall quality of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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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inquiries into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inhabitants

in proximity to nuclear sites or power plants have been largely

grounded in the stakeholder model (Kim, Seoyong; Kim,

Sunhee; 2017; Kim, Jisoo; Yoon, Tae Seop; 2016; Kim, Ju

Kyung; Lim, Eun Ok; 2019). This paper aims to underscore the

restrictions of the stakeholder model and further evaluate how

the extent of knowledge and the caliber of discourse influence

deliberative involvement. Although interest models have their

merits in reducing convoluted decision-making procedures for

the precise prediction of respons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distinct interests of various actors, they also possess

drawbacks. These include an overemphasis on rationality,

neglecting factors such as emotional states, values, and

information deficiency, and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political

and societal contexts.

We employed regression and moderation analyses in this

research. The princip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participation in deliberation diminishes

as the geographical distance from the interim storage facility to

the residence expands. Secondly, an interaction effect of

knowledge level is observed, indicating that a higher level of

knowledge amplifies participation in East A, where the risk

source is closer, while a superior knowledge level curtails

participation in West A, where the risk source is farthest.

Thirdly, while the quality of the discussion did not emerge 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t demonstrated a note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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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n deliberation participation independently.

Interpreting the first finding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discourse on stakeholder representation in academia provides

reinforcement to the proposition that heightened local

participation is requisite for achieving 'social representation'.

The second finding implies that, in light of Mutz's

cross-cutting exposure theory, individuals who are not directly

implicated in the debate might exhibit less inclination towards

deliberative participation when confronted with a diversity of

political opinions. This is due to a perception that the

advantages of voicing opinions are outweighed by the benefits

to their interests caused by the associated ambiguity and

complexity. The third finding posits that the quality of

discussion has a positive bearing on deliberative engagement,

thereby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discussion itself, which

leads to a beneficial feedback loop.

keywords : Deliberative Participation,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Local Residents, Distance, Knowledge level, Quality

of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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